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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의사 등이 작성한 진단서(medical certificate, doctor’s 

note, medical note)는 고도의 의학지식에 근거한 기록과 정

보를 담고 있으며, 의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의료기관에서 

보관하는 등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진실성에 대한 요구가 증

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인권이 향상되고, 사회가 고도화·세

분화되고, 과학의 발달로 필요한 정보의 접근성이 용이해지면

서 의사-환자-환자의 보호자-동료의사-병원-사회 등 복잡

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의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의료윤리는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본다. 의료윤리 문제는 여러 측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

는 경우가 많아 풍부한 임상 경험만으로는 적절하게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환자의 권리가 확대되고, 복잡한 진료환경의 변

화에 따른 관련 법률과 기관의 규정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행

Writing a medical certificate can be a complicated part of medical practice. A doctor is expected to sign a variety of 
medical certificates that range in purpose from confirming sickness to certifying death. Medical certificates are legal 
documents based on clear and relevant evidence and should be written promptly, honestly, accurately, and objectively. 
Medical certificates may have financial implications for the patient or recipient through benefits, employment, or 
compensation payments, and a failure to complete a certificate appropriately may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patient, the patient’s family, or the receiving organization. For example, a doctor who certifies a patient to undertake 
work when he or she is unfit may place the patient or the patient’s colleagues or the organization at risk. Society places 
a great deal of trust in doctors. This article attempts to propose ethical considerations based on the findings of two 
guides: the “Guide for writing medical certificates” prepared by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and the “Statement 
on medical certification” prepared by the Medical Council of New Zealand. The authors discuss some suggestions 
for guidance in medical certification to protect each individual involved and to promote good medical practice. The 
structured step table and self-check list provided may be of as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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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전국 14개 의과대학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환자진료와 연관되어 경험하는 의료윤리 문제들에 대한 현

황조사에서 응답자의 77.2%가 의료윤리문제의 갈등을 경

험하였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1]. 의료와 관련된 불만 

또는 분쟁 가운데에 진단서를 둘러싼 일이 적지 않으며, 이

로 인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불신을 야기하는 등 

의료인의 직업윤리, 의료윤리에 대한 기준 강화 및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의료계의 이슈로 논란이 되었던 국내 모 의과대학 교

수의 형집행정지 용도의 진단서 발급을 비롯하여, 군복무 면

제 등 신체검사에 대한 의사의 허위진단서 발급과 관련된 일

련의 사건 분쟁으로 인해 의료인의 도덕적인 불신이 커져가

고 있다. 사회생활에서 생명이나 심신의 상태는 각종 법적 

권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람의 신체를 검사하여 생명이

나 심신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인체에 적정한 대응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의사의 의무이자 권한이다. 진단서 작

성은 전문 의학지식이 반영되고, 오직 의사만이 작성해 보관

할 수 있으므로 고도의 직업윤리와 의료윤리가 요구되는 항

목이다. 의료윤리 강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

며, 관련 기준의 강화 및 교육 등을 통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본 내용은 의사의 진단서 발급에 필요한 소견서 등 문서

작성에 대한 사회적 영향과 법적 의무, 의사와 환자와의 관

계에서 발생하는 도적적 의무, 그리고 진단서 발급과 관련

된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국내·외 문헌을 조사하였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국내의 의료진단서 발급 절차 및 기

준에 윤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진단서의 개념과 사회적 영향 

1. 	진단서의 정의 및 허위작성 

진단서란 의사가 환자를 진찰 또는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

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환자 등의 요청

에 의해 작성한 의학적인 판단서이다[2]. 진단서에는 1) 환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병명, 3) 발병연월일,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진단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

칭·소재지,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의사 등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한 의사 등을 

말한다)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등을 기재한다.

허위 작성이란 의학적 판단에 반하거나 또는 객관적 진실

에 반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 죄 행위주체는 의료법이 정하는 면허를 받은 의사·치

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이고, 개인으로서 의료를 행하

는 자에 한정된다[3]. 

2. 	진단서의 영향력 

진단서는 의사 개인이 발행하는 사문서이지만, 사회생활 

여러 곳에서 활용도가 높게 사용되므로 사회적으로나 법적

으로는 공문서에 준하는 가치를 갖는다[2]. 진단서는 고도의 

의학지식에 근거한 기록과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의사가 일방

적으로 작성해 의료기관에서 보관하는 등 특수성을 갖기 때

문에 진실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4]. 진단서 등은 

학교, 직장, 보험회사, 군대 또는 관공서 등 다양한 영역에

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사법적으로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및 기타 법률관계의 증명문서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국가는 의사들의 직업윤리를 존중하여 그 효력을 인정

하고, 정당하게 작성권한을 가진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4]. 즉, 형법은 진단서 등의 내용적 진

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문서의 무형위조 중에서 진단서 

등의 허위작성만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다[4]. 

진단서의 발급은 순수한 의료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가해

자의 이권이 개입되고, 법적인 분쟁의 대상에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며, 사회생활에서 생명이나 심신의 상태는 각종 법

적 권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5]. 그러므로 의사는 진단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바르게 교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야 한다. 예컨대 사람의 법적 권리는 출생신고로 시작하고 사

망신고로 끝나는데, 출생증명서와 사망진단서로 인정되며, 사

망원인 통계를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그 밖에도 취직이나 취업에 필요한 건강의 증명, 생명보험금

의 청구, 상해사건의 손해배상청구, 병역문제, 운전면허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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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한 각종 면허 신청, 결근의 자료증빙 등 법적 소송이나 기

타 논쟁 중에 진단서는 증거의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진단서

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

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 	진단서 발급의 기준 및 절차

사람의 신체를 검사하여 생명이나 심신에 관하여 의학적

으로 판단하고 인체에 적정한 대응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의

사의 의무이자 권한이다[2]. 진단서는 고도의 의학지식에 근

거한 기록과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의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의료기관에서 보관하는 등 특수성을 갖기 때문에 진실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4]. 또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으

며 타인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의사는 진단서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하게 발부하여 환자 또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6]. 

진단서 작성과 관련된 의사의 법적 의무로 대한의사협회

의 “진단서작성지침”에는 1) 진단서 교부 의무, 2) 무진찰 증

명서 교부 금지, 3) 허위진단서 작성 금지, 4) 비밀유지의 의

무, 5) 기록 보존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2,6]. 대한의사협

회는 1996년 외상환자들을 다루는 정형외과 등 8개 분과 학

회의 도움으로 “진단서 작성지침”이란 소책자를 발간하였으

며, 2003년 개정하였다[2]. 

진단서발급과 관련된 행정적, 도덕적 의무는 의사윤리지

침 제27조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2]. 첫째, 의사는 자

신이 진료한 환자 또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이 진단서 발급

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둘째,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단서 작성을 의사 이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셋째, 의사는 진단

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넷째, 의사는 환자 또는 가

족 등 환자 대리인이 허위 사실이 포함된 진단서 발급을 요

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

사는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의 종류에는 건강진단서,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진단서를 포함하여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등도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문서에 해당된다[5].  

진단서 발급 절차 시 고려해야 할  

윤리적 기준

1. 	윤리와 도덕성

윤리와 도덕성에 대해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

ciation) 의료윤리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7]. 윤

리는 도덕성에 관한 탐구로,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도덕적 의

사결정과 행동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성찰하고 분석하는 것

이다. 도덕성은 인간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대한 가치적 차원

에 해당한다. 즉, 윤리는 인식의 단계로 인간이 일정한 방향으

로 의사결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며, 도덕성은 실

천의 단계로 윤리와 긴밀한 관계이다. 의료윤리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도덕적 사안들을 다루며, 의사는 환자에게 윤리와 신뢰

의 관계에서 과학적 지식과 치료를 제공함에 있어 환자개인의 

의학적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독특한 관계이다.  

그리고 의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 의료 상황이 갖는 복합성

과 모호성 때문에 선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더 많이 

직면한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 

타당성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용이하지 않다[8].

2. 선행의 도덕적 의무

사회윤리학 관점에서 보면 의사-환자의 관계는 임상진료

를 통해 환자에게 의학적 이익이 되도록 최선의 치료를 수

행하는 의사로서의 전문직 역할뿐만 아니라, 직업 특성 상 

수반되는 사회윤리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도 책임지는 윤리

적인 인격체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선행(beneficence)의 원

칙[9]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학적 이익을 위한 의사의 도덕

적 의무로 해석할 수 있다[10,11]. 환자의 최선의 의학적 이

익은 의료적 이익을 의미하며, 선의의 목적을 갖고 진단서

를 발급해야 하지만 이것이 환자의 요청을 수용해 진단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발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신장투석이 필요한 수용자에게 적절한 치료 즉, 신장

투석을 받을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해줄 수 있으나, 범죄자

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는 치

료보호제도를 남용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별한 교육

과 개선의 치료가 필요한 수형자의 치료감호를 목적으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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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시설에서 신장투석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하

는 범위의 확대해석을 의미하지 않는다. 

3. 	정의의 원칙

정의의 원칙(justice)은 공정성에 관한 내용으로 기회의 부

여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즉, 진단서를 

요청하는 환자의 사회적 지위, 재력, 학벌 등과 관계 없이 의

사는 누구에게나 객관적인 진료자료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발급해야 한다. 동일한 질병을 가진 환자 중 사회적 지위 또

는 이해관계의 이유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환자에게 보험

료나 치료감호와 같은 유리한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진단서

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4. 	인간존중의 원칙

인간존중의 원칙(respect for person)은 윤리적으로 두 가

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자율적 주체로서 존중하고, 

자율성이 결여된 상태라면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10].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환자 동의에 근거한 윤리원

칙이다. 의사는 사망진단서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요청에 의해 진단서를 발급한다. 자율성

이 저하된 환자의 경우, 보다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보호자

도 함께 고려하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의사는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하지 않고서는 증명서를 발부할 수 없다[2]. 

국내외를 막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으려는 환자는 담당의사

에게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며, 유선 혹은 인터넷을 통한 진

단서 발급은 불가능하다. 의사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말을 신

뢰하고 환자의 증상, 징후를 확인해 진단을 내린 후 이를 진

실되게 기록해야 한다.

진단서 발급의 기준 및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

1. 	�진단서 발급에 대한 구체적이고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윤리적인 태도와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의사윤리선언, 의사윤리강령, 의사윤리지침, 그리고 진

단서작성지침서 등을 마련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의사

윤리선언은 선언적 의미를 가지며, 의사윤리강령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항목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법적 강제성은 없다. 

의사윤리지침은 의사가 준수해야 할 당위적인 사항을 명시

할 뿐, 진단서 발급 시 의사가 어떤 윤리적인 고민을 해야 하

는지 어떤 윤리적인 책임을 갖는지는 보여주지 못한다. 대한

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 제2장 환자에 대한 윤리 중 제27

조 진단서 발급기준에 의하면 의사윤리강령의 사항들을 방

법론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서술한다. 호주, 

뉴질랜드의 의사들의 좋은 의료지침서에는 의사들이 갖추어

야 할 윤리적 덕목과 소양, 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담고 있다

[12]. 우리나라 의사협회도 실제 의료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윤리적 갈등사례들을 바탕으로 의사들이 따라야 할 구체

적이고 투명한 윤리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사

회의 의료윤리, 직업윤리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초작업이 될 

것이다. 국내에도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시한 “진단서작성지

침”이 있지만, 의사의 소견이 이해관계가 있거나 특수환경의 

상황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진단서의 종류 및 특성, 발급주체, 교부주체, 단일진료, 복

수 진료 등 사용 용도에 따라 기준의 차별화 및 동료평가를 

통한 추가적인 검증단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호주에서 제시한 진단서 발급 시 의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

료윤리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12]. 첫째, 진단서 작성시 오

인을 야기하지 않으며 정직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신뢰가 

있을 경우 서명할 것, 둘째, 진단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에 

누락과 오류가 없는지 합리적인 절차를 거칠 것, 셋째, 진단

서 작성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기간 내에 작성할 것, 넷째, 진

단서 작성자의 전문지식 범위의 한계를 분명히 기술하고, 전

문 지식 밖의 내용에 대한 의견은 제시하지 말 것이다.

2. 	전문직 윤리교육 강화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관련법률의 변경으로 인해 과거에

는 통용되고 인식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과 현상들과 부딪치

게 된다. 특히 의료윤리, 직업윤리의 교육을 제대로 받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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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기성세대들에 대한 별도의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윤

리교육의 도입과 강화가 필요하다. 의사로서의 전문직 윤리

와 관련된 윤리의식이나 가치관 형성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

해 개선될 수 있으며,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 의료윤리 교

과목이 의과대학에 개설되었고, 1999년 124개[13] 의과대학

에서, 2006년 127개[14] 대학 중 1개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

학에서 의료윤리를 정규 필수 교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캐나

다는 총 15개 의과대학 중 1개를 제외한 모든 의과대학에서 

의료윤리 과목을, 일본은 전체 의과대학의 약 80%가 의료윤

리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14]. 한국의 경우, 1980년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을 시작으로 대학 내 의료윤리 교육을 실시

[15], 2003년 41개 의과대학에서 의료윤리 교과목을 운영하

고 있다[13]. 2004년 의과대학에서 의료윤리교육의 현황조

사에 의하면 의대교수들의 관심부족(47.2%)과 의료윤리 전

문가 부족(27.2%) 등으로 응답자의 84.2%가 의료윤리 교육

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조사되었다[1].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의료윤리 교육목표 및 표준화되지 못한 교육

내용도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윤리 교육에 대한 연

구 결과, 65.0%의 전공의들이 의료윤리 교육이 진료 행위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만약 기회가 있다면 교육을 받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응답한 전공의 중 65.9%에 달했을 만큼 의료

윤리에 대한 필요와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1,16]. 

보수교육에 윤리교육을 필수과목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하

나의 방법이다. 의료인은 의료법 규정 제1항에 따른 보수교

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위원회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

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의료법 제25조, 시

행규칙 제20조). 현재 의대생이 아닌 전문의들에게 의료윤리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드물다. 대한의사협회 교육센터에

서 제공하는 연수교육일정을 살펴보니, 대부분 최신의학지

식 및 의료기술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었으

며, ‘의료윤리’ 교육과정은 2014년 6월 12일 세브란스병원에

서 실시예정인 ‘의료윤리’ 단 하나 검색되었다[17]. 

최근 임상시험에 대한 관심과 투자 확대로 전문의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은 임상시험관리기준(GCP, Good 

Clinical Practice) 또는 인간대상연구에 초점을 맞춘 교

육뿐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국가임상시험사업단

(KoNECT) 등의 정부지원교육기관들 역시 의약품,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초점을 맞춘 교육들을 제공할 뿐이다. 물론 이

들 교육 또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인간존엄성, 선

행, 정의 등의 윤리개념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허

위 또는 과장된 진단서 발급요청, 처치나 투약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환자 동의, 종교적 성향에 따른 치료거부 등 전문의

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서 이정표가 되어 

줄 내용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 의과대학 전공의나 학생들이 

윤리적인 문제로 자문을 의뢰하면, 주로 교수들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대답하며(91.6%), 동료나 윤리위원회에 의뢰하

는 경우는 7.4%에 불과하였다[1]. 아직 의사협회 내부에서

도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속교육 신규·보수, 심화 교육 등 개인의 특

성을 고려한 윤리교육 및 사례를 통한 가이던스 마련 등 구

체적인 교육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의학은 장시간을 투자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고도로 전

문화된 학문이기 때문에 비전문가가 의료환경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행위나 잘못을 인식하기는 어렵다. 물론 인터넷 발

달과 각종 의학드라마의 유행으로 비전문가들도 의학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지만, 여전히 자세한 의학정보를 

비전문가가 숙지하기는 쉽지 않다. 환자 및 환자보호자에도 

진단서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시하는 가이드를 마련해서 

알 권리(right to know)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

하여 불필요한 청탁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3. 	대한의사협회의 자율징계권

의사협회는 의료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집단이다. 의사들에게 

실시한 한 설문 결과, 의사들은 실제 의료환경에서 사실과 다

르거나 과장된 진단서 발급을 가끔(72.8%) 또는 자주(5.4%) 

요청 받는다고 한다[1]. 객관적인 증거 없이 환자가 진술하는 

증상만으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윤리적인 의

사결정이 강조되지만,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는 상태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에는 중앙윤리위원회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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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정한 바가 아닌 비도덕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하

지만 비도덕적 행위를 가늠해 면허박탈, 자격정지 등의 징계

를 내릴 수는 없으며, 징계를 내리기 위해서는 다시 법의 힘

을 빌려야 한다. 물론 진단서 허위발급과 같은 불법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률적 제재를 받는다. 따라서 의사협

회에 ‘자율징계권’을 주어 진단서 발급 및 기타 비도덕적 행위

를 평가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자율징계권

을 부여하기에 앞서 의료진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

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징계에 대한 권한은 독

립적인 기구에 제공해 감시와 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비록 의사협회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한다 하더라

도 그 기구는 협회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서로를 견제하

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이해상충

자신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친인척에게 진단서를 발급하

고자 하는 의사는 본인이 아닌 다른 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의뢰해야 한다. 아무리 윤리적 사고를 고수하는 의사일지라

도 배우자와 직계존속, 친인척과의 이해를 무시하기는 어렵

다. 따라서 허위·과장 진단서 발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

여 처음부터 다른 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의뢰하도록 한다. 

재정적 이해관계 혹은 사회적 이해관계에 놓인 대상자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 받은 경우 가능하면 이해관계가 없는 의

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의뢰하도록 설명하도록 한다. 만약 이

를 피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서

약서를 미리 작성해 해당 진단서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작성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5. 	담당 진료과 전문의들의 검토의견 통합형진단서 

진단서 발급절차에 대한 단계 별, 동료 또는 전문가의 의

견을 통합하여 제시하는 절차의 도입검토가 필요하다. 진단

방법과 결과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으

며, 진단서 발급을 보다 윤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진료

과별 전문의 동료평가(peer review) 단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의사는 자신의 전공과에 해당하는 진단서만

을 작성해야 하며 타과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요청 받는 경우 

이를 거절해야 한다. 만약 환자의 진단명이 여러 개인 경우 

해당 환자는 진단을 내린 모든 담당의사의 소견을 함께 취합

하여 각자의 서명을 받는다. 만약 개인병원이나 1차 병원과 

같이 본인 외 동료 의사에게 진단서의 타당성을 확인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진단서 하단에 “본인이 기술한 소견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기술하였음을 서약한

다”라는 문구를 넣어 해당의사의 친필 서명과 사인을 받도록 

한다. 사회가 고도화·세분화될수록 의사 본연의 의무인 고

귀한 생명과 건강을 증진하는 업무를 탐구하고 수행하다 보

면, 직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제도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

보를 숙지할 시간적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 상황을 

인지하고 적당한 해결책, 즉 진단서의 종류 및 특성, 발급주

체, 대상, 범위, 교부주체, 단일진료, 복수진료 등 사용용도

에 따라 기준의 차별화 및 동료평가를 통한 추가적인 검증단

계를 통해 발급과정의 허위를 막고 투명성을 위해 기준강화

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6. 	진단서 발급 시 단계별 자가점검표 개발 

의사협회에서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에게 실수로 누락하거

나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진단서발급의 단계별 자

가점검표(checklist)를 연구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실질적이

고 합리적인 진단서 발급제도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진단서는 고도의 의학지식에 근거한 기록과 정보를 담고 

있다.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진료기록을 토대로 일방적으

로 작성해 제공하며, 의료기관에서만 근거자료를 보관하는 

등 제한을 갖는다. 이러한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의

사가 직업윤리에 근거해 진실한 판단을 내릴 것을 믿고 진

단서를 다양한 영역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는 일반인보다 높은 직업 및 의료윤리 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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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며, 다양한 이해상충 관계 속에서 특정인에게 불이

익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윤리적

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의무가 있다. 허위진단서 발급 등 

특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진단서 인정

기준, 즉 발급주체, 대상, 범위 등을 강화하는 법 개정과 의

료윤리 등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강화 필요성이 

절실하다. 의료윤리문제는 여러 측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

는 경우가 많아 임상 경험만으로는 적절하게 해결하기 어

렵다. 최근 환자의 권리가 확대되고, 복잡한 진료환경의 변

화에 따른 관련 법률이나 기관의 규정들이 변경되는 것을 

모두 숙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진

단서의 발급 기준을 구체화, 세분화하고 동료평가를 통한 

추가적인 검증단계, 도입, 실수로 누락하거나 오류를 사전

에 예방할 수 있는 진단서발급의 단계별 자가점검표를 개

발하여 활용한다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전

문직 윤리에도 부합하는 진단서 발급제도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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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ers’ Commentary

진단서는 의사의 신분으로 개인이 발행하는 공문서로 사회적 책무

성을 담보로 한다. 무엇보다도 진단서는 진실성을 바탕으로 한 문

서로 의료행위의 일부로서 의료윤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저

자들은 우리사회에서 최근 불거진 특혜성 허위 진단서사건을 계기

로 진단서가 갖고 있는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기능에 대하여 간결

하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의사의 윤리적 행

동강령을 제시하고 비윤리적 진단서 작성 행위에 대한 차후의 대책

도 논하고 있다. 이 논문의 시기의 적절성과 주제의 보편성을 감안

하여 보면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논문으로 평가된다. 진단서 작

성의 윤리성 확보를 위형 저자들이 제시한 차후의 과제에 대한 내

용은 향후 의료계가 착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를 시사하고 있다.   

[정리: 편집위원회]


